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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6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안

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면허취소, 자격정지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진료행위

에 영향을 미칠 중대 질환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진료

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료평가제도를 통해 

진료의 적합성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1]. 보도자료에

서 밝혔듯, 이러한 의료규제 개선안 및 의료법 개정안은 근

래에 문제가 되었던 의료과실 및 부적합한 진료로 인한 스캔

들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본 개선안 발표 이후 각 지역의사

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

에 대한 수정을 가한 면허관리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개선안 초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2]. 정책의 세부적인 항목

들이 남용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아직 의사집단 내부의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

한 개선안이 되었건 앞으로의 충분한 숙고와 소통의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잇따른 의료 스캔들을 마주한 상

황에서 의료규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으로 의료 

(자율)규제의 합당한 형식을 고민하고 의료계 안팎에서 동의

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 의료전문직 집단이 처한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현행 법규와 행정처분 현황 분석을 통

해 의료규제의 현황과 그 안의 의사 자율규제의 수준을 가

늠해보고자 한다. 자율적인 징계권한이 사실상 없고, 66조

의 2, 면허정지 처분 요구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활용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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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현재 실태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2년 면허갱신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영국의학

협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 사례를 살펴볼 것이

다. 자율규제의 모형으로서 GMC가 인구에 회자되어 왔는데

[3-5], 그 안에 있는 갈등과 긴장을 검토하는 것은 학술적으

로 유의미하며 앞으로의 정책을 구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이다. 특히 GMC가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나서고 이를 면허

갱신에까지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 일련의 의료 스캔들이 작

용했다는 분석들은 현재 다나의원 사태로부터 의료 (자율)규

제를 모색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마주한 의료계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의료규제 관련 현행 법규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적용을 받고 있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

은 의료인으로서, “의료와 보건지도”라는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하는 공익적 사명을 가진다는 점이 선언되어 있다[6].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면허제도는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주관적 제약이 되고 

있다. 즉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의

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제약하는데, 이를 통해서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지

위를 향유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그 이유를 국민의 보건

이라는 가치에 두고 있는데 의료행위를 면허를 가진 의사에

게 독점시키는 것이 “매우 중대한 헌법적 요청인 국민의 보건

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7]. 이러한 독점권은 전문직업성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것

이다. 전문직업성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집단에게 의료

행위에 관련된 독점권을 부과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한다. 이러한 독점권의 유지를 위하여 의사집단은 직업적 윤

리성을 고양함으로써 스스로 집단 내부를 정화한다.

제도사적 차원에서 면허제도는 전문직업성에 따른 관련 

단체의 독점권의 강화와 함께 자율성의 증진을 위한 하나

의 방편으로 도입되었다[8]. 1877년 최초의 면허법은 당시 

미국 앨러배머 주의 주 의사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

[9,10]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근대 서구에서 

면허제도의 정책이 국가에 대한 의사집단의 요청이었던 것

에 반해, 우리나라의 면허제도는 “국가의 필요”[11]에 의해 

위로부터 도입된 것이었다. 제도가 전문직업성에 대한 숙고 

없이 타율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의사집단 

내부에서는 전문적 교육과 고도의 윤리성을 보유함으로써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화노력[12]을 특별

히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은 의사집단과 

정부의 정책 모두에 대한 폐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면허제도의 운영방식에서 더욱 부각

된다. 의사면허제도는 의료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

사로서의 결격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과 국가시험의 

통과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6]. 그런데 제10조에 따르면 제

8조의 결격사유가 부존재한 경우에만 국가시험에 응시하

는 자격을 얻게 되므로, 국가시험의 응시과정에서 이미 의

사로서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결과

적으로는 국가시험의 합격이 곧 의사자격에 대한 증명이 

된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자격을 획득하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의료법 제25조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를 함으로써 자격요건을 검토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6,13], 이는 거의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의

사에게 있어서 면허는 한번 취득하면 평생 가지는 영구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의사집단은 자신의 독점권 유지를 

위한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도, 독점적 지위에 대한 별다른 위협을 받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필요는 의료계에 

큰 위협이 되었다. 면허제도가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독점적

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권력에 의하여 의료

계 전반이 좌우되는 “기형적 모습”[12]은 대한의사협회의 자

율권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면허제도에 대한 처분 

권한이 의사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



 

604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16 August; 59(8):602-611

에게 있다는 점은, 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의 가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현행 면허제도에 대한 규

제는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는 의료법 제65

조에 의한 면허취소, 즉 자격상실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제

66조에 의한 자격정지제도이다[6]. 다음의 의사 행정처분의 

수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의사 행정처분 현황과 의료규제

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의사 행정처분 현황과 의료규제의 양상 분석 

다음은 지난 5년간 이루어진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치

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얻은 

자료이다[14-18].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에 의한 면허취소에 의한 자격상실이나, 일정기간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면허취소처분은 의료

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

야 하며[6], 그 외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사유로는, 제66조

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

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이

며, 2016년 5월 29일 개정을 통해서 의료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도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

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

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일정한 사유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제4조 제6항

을 위반한 때,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

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 제1항 

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제

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

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

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

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제23조의 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한 때 등을 두고 있다. 이 때, 제66조 제2항은, 제

66조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

위의 범위를 의료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6].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

음과 같다. 조산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하여,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일정한 정보(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약사법 제2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

강·의학정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의 건강·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

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

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

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

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

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등이다

[13]. 그런데 의료인에게 품위유지에 관한 이와 같은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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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행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의사에게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의사로서의 전문성

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적 윤리의식의 고양은 대한의사협회의 자율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전문성의 확보로부터 정당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과 대한의사협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요

청에 의거하여 2011년 4월 28일 개정 의료법에서는 중앙회

의 장에게 해당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개정 이유로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

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하

려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19]. 의료법 제66조의 2에 의하

면,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윤리위원회

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건수는 

2015년 2건에 불과하였는데, 그 처분 

요구의 유형은,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서

류 위조에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중앙

윤리위원장이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도 그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져 보건복

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Table 1).  

이와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의한 자정의 

노력은 미미하여 자율권 부여라는 명목

은 유명무실한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 

한편 면허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의 수치에 관해서 지난 5년간

의 추이를 살펴보면 면허취소에 있어서

는 유의미한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Tables 2,3). 그러나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2015년의 경우 전년도

에 비해 7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

으며, 가장 많은 행정처분이 있었던 2012년과 비교하더라도 

약 2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격정지 처분의 구체

적인 사유에 있어서 눈에 띄는 수치는 1,268건으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이다(Table 4). 여기에는 두 가지 점이 문제시

되는데, 하나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를 자격정지의 사유

로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점

에 의해서 자격정지 처분이 때때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의

료계에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의혹의 강

화이다. 먼저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는 전문인 집단 내부의 

가치판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전문직 규준에 의거하여 판단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 판단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법

률에 규정함으로써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에

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은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왔다는 

지속적인 의혹을 검토해본다.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는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구체

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대다수인 1,236건이 모두 리베이

Table 1.  Central association’s request for administrative measure for disqualification and the administrative 
measure according to it, doctors (2011-2015) 

The number of request and administrative measure  
   according to Article 66 paragraph 1 subparagraph 1

2011 2012 2013 2014 2015

No. of central association’s request for administrative  
   measure for disqualification  

- - - - 2

No. of administrative measure according to the  
   central association’s request for disposition 

- - - - 0

Table 2.  Total number of administrative measures on doctors for five years (2011-2015)

No. of administrative measures on doctors 2011 2012 2013 2014 2015

No. of revocation of license 5 16 9 19 28

No. of suspension of license 404 797 197 241 1,592

Table 3.  Revocation of license, doctors (2011-2015)

Grounds for license revocation of license according to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5 paragraph 1  

2011 2012 2013 2014 2015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8 about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subparagraph  1) 

1 10 9 15 13

Medical practice during the suspension or suspended  
   more than three times (subparagraph 2) 

1  1 0 0 13

Failure to fulfil condition on Article 11 (subparagraph 3) -  - - - - 

Leasing doctor’s license certificate to someone else  
   (subparagraph 4, 5) 

3 5 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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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등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된다(Table 5).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

품을 수수하는 행위 안에 리베이트 행위를 포함하여 해석하

고 있다. 이러한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합의 없이 규정

된 사유인데다 그 사유의 정당성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갈

등을 빚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자격정지라는 채찍을 통해서 

정부가 의료계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의혹

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개정 전의 의료법은 행정처분

에 대한 시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써, 언제든지 정부의 필요에 의해 단속

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의료인은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

한 이후에도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장

시간 경과하더라도 잠정적 처분대상자

로서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

다. 특히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

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상당수의 

다른 전문직종의 경우 관련법에서 행정

처분에 대한 시효를 두고 있는 반면, 의

료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의 

위반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시효제도

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정부

의 필요에 의한 수단으로 자격정지 처분

이 기능한다는 점은 의료계의 대정부 차

원의 신뢰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

다. 다행히도 시효규정이 이번 2016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지만, 여

전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완전히 해

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발전방안 모색: General 

Medical Council 면허갱신 

기획과 실행의 역사 

국내의 의료규제 현황을 현행 법규와 행정처분 현황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고, 사실상 의료전문직 자율규제가 미비한 

상태이며 타당한 제도와 실천이 요청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학

술적 논의를 비롯하여 의료규제와 관련한 공적 토론 등에

서 많이 논의되어 왔던 GMC 역사를 이 기구에서 2012년부

터 시행하기 시작한 면허갱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면허관리를 포함한 의사 자율규제 기구를 모색하는 과정에

서 GMC를 예시로 들어 한국에서의 의료전문직 자율규제의 

Table 4.  Suspension of license, doctors (2011-2015)

Grounds for license suspension according to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6 paragraph 1  

2011 2012 2013 2014 2015

Undermining the dignity of medical personnel  
   (subparagraph1 ) 

92 283 47 45 1,268

Employed by a person ineligible for establishing a  
   �medical institution to perform medical practices 

(subparagraph 2) 

23 72 29 84 94

Receiving financial benefits, etc. in violation of Article   
   23-2 (subparagraph 9)

- - - -     -

Falsely preparing and issuing a medical certificate or  
   postmortem examination report, etc. (subparagraph 3) 

164 218 51 41 75

Medical expenses by fraudulent or other wrongful means  
   (subparagraph 7)

- - - -     -

Violating article 20 (subparagraph 4) - - - -     -

Acting in violation of Article 27 paragraph 1   
   (subparagraph 5) 

62 100 26 31 66

Letting any person, other than medical technician,  
   �perform the duties of a medical technician, etc. 

(subparagraph 6) 

- - - -     -

Violating this Act or any order issued pursuant to this Act  
   (subparagraph 10)

63 124 44 40 89

Table 5.  Undermining dignity of doctors under the Article 66 paragraph 1 subparagraph 1 (2011-2015)

Grounds for undermining dignity of doctors according to 
Medical Service Act subparagraph of Article 32 paragraph 1

2011 2012 2013 2014 2015

Conducting medical treatment not recognized  
   academically (subparagraph 1)

2 - - - -

Conducting unethical medical treatment (subparagraph 2) 30 13 1 3 12

Running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  
   (subparagraph 3) 

34 76 7 1 3

Conducting excessive medical treatment (subparagraph 4) 7 4 2 - 1

Giving and receiving money and other valuables in  
   �connection with work, such as selection of specialized 

doctors (subparagraph 5) 

4 153 27 32 1,236

Enticing or causing enticement of patients who are about  
   �to use other medical institutions to medical institutions at 

which they are employed or which they have established, 
for profit (subparagraph  6) 

15 37 10 9 16

Enticing patients who get prescriptions from them to a  
   �particular drugstore in collusion with the opener of such 

drugstore or a person employed at such drugstore, for 
profit (subparagraph 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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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꽤 있었으며[3-5], GMC

를 모체로 삼는 협의체 모형을 분석한 국내 사례들이 있었다

[21]. 국내 의료체계가 영국의 체계와 상이한 점이 많고 무엇

보다도 의료에서 민간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국 체계에서

의 해당 비중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지만, 미국과는 달리 중

앙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GMC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에는 의의가 있다. 또한 영국 GMC는 여러 진통 

끝에 길게는 40년, 짧게는 10년 만에 면허갱신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22,23], 의료규제의 이슈가 공론화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 그 체계와 방식에 대하여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GMC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

은 시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영국에서 면허갱신이란 ‘자신들이 최신 지견을 갖추고 진

료에 적합함을 보이도록 모든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과정’[24]

을 의미한다. 면허갱신은 National Health Service의 연례 평

가의 결과를 활용하고, 여기에는 1) 지식, 술기, 수행; 2) 안

전과 질; 3) 의사소통, 협력과 팀워크; 4) 신뢰 유지의 네 가

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에는 평생전문직업

성 계발 내역뿐만이 아니라 환자와 동료들의 피드백, 칭찬과 

불만 사항들에 관한 리뷰, (환자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의도치 않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중대사건 보고, 진료감사, 

건강상태 보고 의무에 대한 동의 등이 포함되며, 각각의 연례 

평가 때에 포트폴리오로 제출되어야 한다[25,26].

한편, GMC 회장을 역임한 Irvine [27]은 GMC가 개혁의 

동력을 잃어가던 즈음인 2006년 GMC의 역사를 정리하며 

면허갱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글에

서는 Irvine의 시각에서 분석한 GMC 역사를 짧게 요약하고, 

스캔들로 인해 촉발된 대중의 분노가 결국 면허갱신에 이르

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GMC는 19세기 전반 영국에 온갖 종류의 ‘치료사’들이 각

축을 벌이는 과정에서 1858 의료법 입법을 통해 당시 의학교

육 및 등록관리기구(General Council of Medical Education 

and Registration)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48년에 설

립된 National Health Service는 재정과 권위 모두 부족하

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위를 가졌던 의사들이 National 

Health Service가 요구하는 자원배분을 돕는 반대급부로서 

막강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의사면

허 등록, 기본의학 교육, 의료계 내부 규율을 담당하는 GMC

는 의료계의 전반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 

중의 하나로 머물렀고 막후 실세는 왕립학회 지도자들, 의과

대학들, 영국의사협회였다. 이는 초기 GMC 구성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초기 GMC를 구성하는 24명 중 추밀원(Privy 

Council)에서 임명한 6명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왕립학회 

및 기타 의과대학 대표들이었고 일반인(시민) 대표는 1926

년에야 도입되었다. 설립부터 1979년에 이르는 이 시기 동

안 GMC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으며 징계 사유는 간통이

나 범죄행위, 상관례(商慣例) 유지를 위한 규칙들에 한정되

어 공공의 이익 보호의 역할을 주요한 과제로 삼지 못했음

을 알 수 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의사들, 약물중독 의사

들, 위험한 약들을 잘못 처방한 의사들을 관리할 적절한 방안

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으며 신설된 왕립일반의사협회(Royal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가 부실한 일반진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도 도움을 주기를 거부하였다. 일반의들

에 대한 GMC 대표권 부여 거부와 이에 따른 일반의들의 연

회비 지불 거부 사태로 촉발된 메리슨 조사위원회는 1978년  

의료법 개정을 위한 초석이 되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회

원 구성,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의사들을 관리할 방안 마련, 의

학교육 조정 권한 등 GMC 내부의 발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

다. 1980년대 들어 의료계 안팎에서 GMC를 개혁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실 진료 사례가 밝혀지면서 그 압력

은 더 커졌고 GMC는 부실 진료 보고 의무 등의 정책 변화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에 머물렀다. 

1998년 GMC는 브리스톨왕립병원의 소아심장수술 의료사고

에 대해 외과의 두 명과 병원장이 중대한 전문직적 과실을 저

질렀다고 판결을 내렸고, 그 외에 잇따른 의료 스캔들과 청

문회는 개별적인 진료의 질뿐만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지 못

한 전문직 자율규제, 전문직 문화의 허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Irvine은 1992년 이후를 새로운 GMC, 새로운 의사전문직

업성의 시기로 본다. Good medical practice [28]가 1995년  

공표되고, 당시 권고 수준이었던 규준은 현재 등록과 명시적

으로 연계되어 실천 가능한 일반진료 규준이 되었다[22,27]. 

1993년 기본의학교육의 틀인 Tomorrow’s doctors [2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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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하였으며 2001년에는 진료적합성 검증과정을 개혁하였

다. 1999년 GMC는 최신지견 보유와 진료적합성 증명을 위

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는데 이는 결

국 2012년 면허갱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악의 의료스캔들이었던 Shipman 사건[30]에 대한 청문

회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수석의무관에 의한 의사 면허갱신

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31]. 이 보고서에서는 면허갱

신의 3가지 목표를 면허재부여(일반진료 대상), 자격인증(전

문의와 일반의 모두에서의 분과와 전공 대상), 교정(교육과 

재활)으로 제시하고 면허갱신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뒤따라 GMC가 권고 문헌들을 냈고[24,32,33], 

2010년 잉글랜드 내 10개 지역 3,000명의 의사들에 대한 첫 

번째 파일럿 후 2012년 12월 3일 영국 전역에서 면허갱신

을 실시하였다[22]. 이는 면허갱신 권한을 GMC에게 부여한 

2002년에 의료법 개정 이후 10년 만의 성과였다.

General Medical Council 면허갱신 과정의 

시사점

GMC가 1972년에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던 면허갱신을 

40년에 걸쳐 도입하고 실행한 역사를 성찰할 때, 국내 상황

에서 참조할 만한 시사점들이 있으며, 전반적인 의료규제에 

관한 원칙들을 도출할 수도 있다. 시사점 중 하나는 의료 스

캔들이 의료규제나 개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다. GMC가 

면허관리를 포함한 의료규제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야 한다는 논의는 많이 있었으나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그

동안 수동적인 사후대응에 머물렀던 GMC가 자체적으로 새

로운 방향을 설정한 것은 1990년대 잇따른 스캔들과 청문

회 이후이다[34]. 물론 Irvine [2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후  

2000년대에도 이 개혁은 잠시 동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시

점을 맞이하였으며, 2010년 첫 파일럿에서 효과가 입증된 이

후에도 영국정부는 면허갱신의 전국적 도입을 미루기도 하였

다[22]. 그러나 스캔들로 인하여 점화된 대중과 의사 집단 내

부로부터의 개혁의 움직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분명 스캔

들은 구조적 한계를 노출시킴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제공하는 

형성적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Dixon-Woods 등[34]은 협의

체 모형의 내재적인 한계를 노출시키는 데에 스캔들이 역할

을 하였다고 지적한다. 사건의 폭로와 잇따른 청문회를 통하

여 영국 의사집단 내부의 부족주의, 동료의 자격미달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집단의 특성, 일반 시

민이 의사에 대하여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기존 

GMC 구조, 문제가 있는 개별 의사에게 개입하는 경우가 “심

각한 전문직적 비행(serious professional misconduct)”에 한

정되는 식으로 개입의 문턱 값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

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GMC는 의사의 수가 과반을 이

루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랜 전통을 2009년에 버리고 일반

인과 의사를 동수로 선출하였다. 게다가 GMC와 같은 자율규

제단체를 감시하는 법정기구 또한 설립되었는데, 2003년에 

설립된 Council for Healthcare Regulatory Excellence(후에 

Professional Standards Authority)가 그것이다[35]. 

다나의원 사태 등으로부터 의사 면허관리의 문제가 불거

진 국내 상황과 그 이후의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스캔들이 

개혁의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유효

하다. 이미 의료인력 이동과 세계화된 표준들에 관한 논의

가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었으며 통일 후 유입될 북한 

출신 의료인들에 관한 질관리 방안 준비 또한 논의되어 왔

다[4]. 최근의 스캔들은 이러한 논의를 공론화시킬 뿐만 아

니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국내 의료규

제 현황은 영국의 GMC 개혁에서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필

요로 하는 우리의 상황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

라는 (자율)규제 혹은 면허관리를 수행할 기구나 하부조직

이 미비한 상태이다. Huh와 Chung [4]은 국제의사면허관리

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가 제안한 면허관리기구 기능(면허와 진료 자

격 부여, 지속적 전문직업성 계발, 불만과 민원 해결) 중, 국

민이 제기한 불만과 민원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한 별도 기구가 없음을 지적한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3월  

10일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도 중앙회, 지역의

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제시하였으나 그러한 

민원을 처리할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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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GMC와 같은 민원처리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불만과 

민원을 수합하고 이를 처리할 권한이 적절한 기구에 부여되

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의료규제의 목표와 범위를 

명료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구나 조직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새로운 의료규제 목표와 방식을 모색하고자 할 때, GMC의 

역사로부터 몇 가지 원칙들을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전문

직업성 증진이라는 규제 목표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영국에서의 면허갱신 도입에 참여하였던 정책입안자들

을 인터뷰한 질적 연구에서 Archer 등[26]은 의사들과 정부

관료들 사이의 시각 차이를 확인한다. 의사들은 전문직업성 

담론에 집중하는 반면, 정부관료들은 규제 담론에 집중한다

는 것이다. 규제 담론은 의료 스캔들로부터 촉발되어 의료계 

외부로부터 오는 추동력을 갖고 환자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진료적합성을 따지는 반면 전문직업성 담론은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료계 내부 추동력으로부터 힘을 받아 환자 진료의 질

에 관심을 기울여 의사들이 최신지견을 갖추었는지에 집중한

다고 지적한다. 특히 규제 담론은 의료 스캔들로부터 비롯되

어 이러한 스캔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처리할 정부관료로서의 

책임에 집중하므로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의사들, 즉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데에 주요한 관심을 쏟게 된다. 그러나 규제 

담론에만 집중할 경우, 의료규제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인 의

료전문직의 질 향상과 대중의 신뢰확보는 달성될 수 없다. 이 

경우 의료전문직은 타율적 존재에 머물 것이며 집단적인 정

체성과 사명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지속적 전문직업성 계발와 

같은 교육을 통해 자율적으로 질적 향상을 추구할 동력을 잃

게 될 것이다. 의학교육의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적 접근, 문

제가 있는 의사들을 재교육하고 재활하는 방안들, 그리고 전

문직 단체로서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의료계 문제들을 설정

하고 이에 대한 정책 입안을 고안하는 행위들은 모두 전문직

업성 증진을 염두에 두고 의료규제를 다면적이고 통합적으로 

펼칠 때 가능한 행위들이다. 스캔들로부터 추동된 면허관리 

중심의 의료규제는 자칫 이러한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의료규

제를 생략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의료전문직이 독점적 면허

를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 쟁취했다기보다는 국가가 면허를 

하향적 방식으로 제공했던 우리 역사, 그리고 그러한 역사 때

문에 의사들과 정부가 각기 가지게 된 면허와 책무성에 관한 

반쪽 짜리 인식들을 고려할 때, 의료규제를 통해 전문직업성

과 자율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특히 중요

하다. 규제 주체를 설정하고 규제의 범위와 접근 방식을 고려

함에 있어 전문직업성 증진이라는 빼놓을 수 없는 목표를 누

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투명성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련의 스캔들과 

청문회 결과, GMC의 기존 구성과 규율 방식이 의사 집단 내

부의 부족주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일반인 참

여를 확대하는 방식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GMC가 채택하고 

있던 협의체 모형이 실은 무임승차자인 의사들, 즉 자율규제

의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쌓아

온 신뢰에 기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몇몇 소수의 의사

들에게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34]. 이에 대한 대응

으로 GMC는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고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의료규제 문제에서 의사 

집단 자체의 규율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중인

식[36]은 이러한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의 필요성을 더욱 절

실히 보여준다. 어떠한 기구가 의료규제를 수행하든, 그 기

구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醫)의 실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중의 신뢰를 쌓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셋째,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의료규제는 본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대상에게 굉장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항이

다. 현재 행정처분 조치에서 보이듯, 의료규제는 결국 의료

인 개인의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러한 규제가 믿을 만하게 이루어지고 회원들과 대중들 사

이에서 받아들여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당한 규칙·표준 설정, 이에 대한 공지성 확보, 규

제 절차 수행에서의 불편부당함 등이 모두 공정성에 기여

한다. 영국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임상진료에 대한 규제

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것이 GMC의 규준위원회

(Standard Committee)에 영향을 끼친다. GMC는 1995년  

진료 규준인 Good medical practice [28]를 공표하였고 이

후 이 진료 규준은 면허, 등록, 면허갱신과 연계되어 공지성

을 갖춘 규준이 되었다. 의료규제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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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인과 정부, 그리고 대중이 모두 받아들일 만한 진료 

규준이 규칙으로서 설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행정처분 현황에서 드러나듯이, 모호한 

법령을 당시의 정부 의도에 맞게 해석하여 보여주기식 처벌

을 가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GMC의 경우에

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법령이 아니라 전문직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진료 규준이 규칙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진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모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

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의료의 최신 지견을 반영하는 

데에 부적절하다. 신뢰할 만한 전문직 규준을 세우고 공지

성에 바탕을 둔 권위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규칙 내용의 타당성뿐만이 아니라 규제 수행 과정의 공정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 GMC 면허갱신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하

나는 평가의 공정성이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

부담 평가 중 하나인 면허갱신 그 자체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평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22]. 이에 영국에서는 진료적합성 평가에 대한 GMC의 결

정들을 Professional Standards Authority가 감독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6].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선안[1]에 대한 반응 중 하나는 동료

평가가 자칫 충분한 근거 없이 마녀사냥으로 남용될 수 있

다는 우려였다. 이러한 우려를 타개하고 성공적인 의료규제

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업적 진료 규준의 설정, 이에 

대한 공지성의 확보, 절차적으로 타당한 규제 과정까지 공

정성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잇따른 스캔들로 촉발된 현재의 혼란상은 여태껏 지연되

어 왔던 자율규제를 도입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행

정처분 현황을 통해 살펴보건대, 의료규제의 많은 부분은 

타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모호한 법 규정을 통

해 비효율적이고 다소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11년에 신설된 66조의 2가 자율규제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은 미비하

여 앞으로 자율규제 도입까지 돌파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

을 짐작하게 한다. 영국 GMC의 면허갱신은 길게는 40년,  

짧게는 10년에 걸친 진통 끝에 도입된 전문직 자율규제 제

도로서 현재 여러 도전을 마주한 우리가 참조할 만하다. 그

들의 역사로부터 전문직업성, 투명성, 공정성의 세 원칙을 

확인하면서 한국의 의료전문직 자율규제에 관한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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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소위 다나의원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가 밝힌 환자 안

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강화 정책 등을 계기로 정부주

도가 아닌 의료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합당한 형식을 고민해보고

자 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 등 법규와 행정처분 현황

을 분석하여 의료규제의 현황과 의사 자율규제의 수준을 가늠하

였고, 이미 면허갱신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학협회의 사례

를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 의사 자율규제 혹은 면허관리 수행에 있어서 이를 전담할 기

구나 조직의 필요성, 전문직업성 증진이라는 규제 목표, 투명성

과 공정성 확보 등을 강조하며 기존의 타율적인 방식으로 수행

되어 왔던 의료규제에 자율규제의 도입과 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리: 편집위원회]


